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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 중국 코로나 재확산과 급격한 경제위축  
성장률 급감 (8.7%-> 2.7%) 

•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과 미-중 간 글로벌 정치경제
적 갈등 고조;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  

• 팬데믹 위기, 인플레와 고금리의 금융 불안정, 정치
경제적 긴장 고조의 삼중 위기 

• 고물가-고금리의 전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 

•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1.7% 
(선진국 0.5%; GEP 2023) (OECD 전망 2.2%) 

• 1990년대 이후 코로나팬데믹과 금융위기 다음으로 
낮은 성장전망

자료: World Bank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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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 글로벌 무역(trade volume) 성장률 전망 1.6% (2022년 4.0%; 
WEP 2023) (OECD  real trade 성장률 전망 2.9%, 2022년 5.4%) 

• 글로벌 성장률 보다 무역성장률의 하락 폭은 더 심각; 중국과 개
발도상국 진영의 성장률 하락 폭이 큰 영향 

• 팬데믹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팬데믹 이전의 트랜드를 회복하
기는 어려울 것 

• 미-중 무역/패권 경쟁이 글로벌 무역질서의 양분화가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저성장 추세가 고착될 수 있음; ‘규범에 기초한 국
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자유무역질서의 퇴조 

• 한국경제전망: 2023년 성장률 2% 이하 (대외 수요 감소) (OECD 
1월 전망), 정부 전망은 1.6% (KIF, 1.7%) ->  OECD 3월 하향 조정 
물가전망: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지속; 2024년 말이후 
2% 이하로 회복

자료: World Bank 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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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Inflation (CPI) forecast

OECD (2023), Inflation forecast (indicator). doi: 10.1787/598f4aa4-en (Accessed on 14 Jan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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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장기 이자율 전망

OECD (2023), Long-term interest rates forecast (indicator). doi: 10.1787/ed0d5b2e-en (Accessed on 14 January 2023) 10년만기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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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자율 전망

OECD (2023), Short-term interest rates forecast (indicator). doi: 10.1787/9446e151-en (Accessed on 14 January 2023)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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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net lending/borrowing (overall balance)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GXCNL_G01_GDP_PT@FM/DEU/MAE/FRA/JPN/GBR/USA/KOR?year=2023

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주요국 재정수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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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복합위기

•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공급제약과 생산비용부담 증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킴. 

•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국제 금융시장의 혼
란과 안전자산이 달러에 대한 선호와 환율 급등 등으로 재정이나 경상수지가 취약한 나라의 경제위기 불안 고조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과 국채가격 폭락 사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풀려나간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 하락, 가계신용위축, 한계기업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 최근, 미실리콘밸리은
행(SVB) 파산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전망 

• 글로벌 경제와 무역 전망: 2023년 침체, 2024년 소폭 회복 
주요국의 통화긴축/고금리 정책도 2023년 상반기를 지나 당분간 지속전망 

•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코로나 팬데믹 상황/미국과 선진국 물가상승 억제 여부/ 
미-중 갈등(무역, 외교, 군사, 안보 등)

8

2022년 글로벌 경제와 2023년 전망



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인상; 부자증세 통한 재정확충과 위기대응을 위한 지출확대 병행 

•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부문의 국내 공급망 구축 

• 대중국 기술압박, 주요 첨단제품의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협력질
서와 공급망 재편(e.g., CHIPS 4);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해소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투자,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국 내 투자유치 및 대중국 
기술압박(중국, 러시아 등과의 투자 및 부품/최종재 거래 제한 조치), 
대기업과 고소득가구를 겨냥한 부자증세로 7400억 달러 규모 재원 확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국민 건강보험 처방약 인하 등 4,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계획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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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 영국 트러스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촉발한 위기: 
최고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 등 대규모 부자감세안 발표 ->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
와 영국 정부에 대한 불신 확산, 영국 국채 가격 급락, 금리 상승, 영국 파운드화 가치 폭락 ->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 확산  
-> 44일만에 총리 사임과 정책 철회 

• 신임 리시 수낵 총리의 중기재정정책: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법인세 인상,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세 확대 등 부자증세로 정부수입 확대안
(GDP 대비 과세수입 비중 5년간 1%p 증가 목표)과 정부지출 감축안 +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
보, 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에너지가격 보장 정책, 취약계층 지원, 건강-사회복지 서비스 및 
교육 추가예산 지원) 
-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인력-인프라-혁신을 우선순위로 한 성장계획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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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영국

자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12.6, 원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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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위기 대응

• EU의 Next Generation Fund: 8,069억유로 경제회복계획 (https://next-generation-eu.europa.eu/) 
- 에너지전환과 친환경 
- 디지털전환 
- 보건강화(보건위협으로 부터 안전확보) 
- 청년세대의 교육과 창업투자 
- 사회적 연대 

• 독일, 프랑스의 주요 에너지 기업 국유화; 유럽 선진국들의 횡재세 도입 확산; 에너지 가격 상승의 충
격을 완화하기 위해 GDP의 1.2% 재정지출(2022년) ->  2023년 2% 상향 계획 (EC 2022) 

• 일본: 39조 엔 규모의 인플레이션 대응 재정정책 (에너지 요금 보조, 임금인상 지원 등) 

• 주요 선진국의 적자 재정수지 전망은 이런 지출확대 정책을 반영; 한국의 재정수지 추이와 전망은 주
요 선진국과 달리 흑자

EU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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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전망

• 주요 선진국들의 동시 긴축 통화정책 -> 
글로벌 경기불황 
- 과도한 동시 긴축의 가능성 (World Bank, 
OECD, IMF) 

•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무역 성장률 회복
이 다른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가장 더
디게 이루어질 전망 

• 글로벌 경제의 정치경제적 혼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무역질서
의 파편화 가능성 

• 지체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재난 증가
로 인한 혼란 가중

복합적 불확실성과 더딘 회복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무역성장률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Haver Analytics; Kose, Sugawara, 

and Terrones (2020); World Bank.13



2023년 이후 전망

• 미국: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 물가 상승률 하락세 전환 그러나 고금리 지속, 낮은 성장
률 (0.5%) (World Bank 2023; OECD 2022.11.) 

•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정과 높은 에너지 가격, 고금리 지속될 경우 
-> 낮은 성장률 (0.0%) (World Bank 2023) (OECD 2022.11월 전망은 0.5%) 
(관광호황, 팬데믹 이후 소비회복 등이 성장률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중국: 성장률 상승 전환 (2.7% -> 4.3%) (World Bank 2023) 
- 팬데믹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미국의 견제와 무역질서의 파편화 등의 요인에 따라 높은 
불확실성 

• 중국 제외한 신흥시장과 개도국 진영: 성장률 하락 (3.8% -> 2.7%) (World Bank 2023) 
- 환율 급등, 자본 유출, 금융위기의 위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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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대전환기, 경제정책의 새흐름

•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 

•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회적 연대 강화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성장 

• 기후재난/보건 위험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 

•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부의 리더십 

• 정의로운 전환 

•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재정정책의 중요성 

•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수정?
15



팬데믹과 대전환기, 경제정책의 새흐름

•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  수정? -> 새로운 무역질서의 재편 
- 약탈적 재편이냐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편이냐? 
- 초강대국 미국의 단일 패권에 의한 약탈적 재편의 가능성;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실현가능한가? -> 기후위기 극복을 위
한 국가 간 협력의 걸림돌 (선진국 진영 대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도국 진영
의 갈등) -> 기후위기 대처 실패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 대한민국의 길은? 대한민국의 선택은?  
- 국익과 주권이란 기틀 위에서 평화,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가 구체화 될 수 있어야 
- 동맹국, 우방국 등이 자국 이익에 맞게 재단한 보편적 가치의 슬로건과 동참 요구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필요.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실화하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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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진단

• 인플레이션은 2022년 7월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
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5%) 

•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
용 크게 증가 

• 고물가로 가계 생활비 크게 증가 

• 2023년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가능성이높지만 하락 
속도는 느릴 것으로 전망 

• EU와 북미 보다는 물가상승률 낮음 
- 원유, 가스 등 연료와 식품 원자재 가격 인상과 같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큼 (OECD Economic Outlook 
2022(issue 2), p.19,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수요 측 요인 큼), 향후 공급 측 요인은 해소 예상

물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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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진단

• 금리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중 (21년에 비해 금리가 
2배이상 증가):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 

• 고물가-고금리는 현재 미국 등 다수 선진
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  (원인도 유
사함)

금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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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진단
무역동향

자료:  관세청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
악의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
자 지속 
- 주요인: 반도체 수출의 감소. 
중국경제의 급격한 위축 ->  대
중수출 감소와 무역수지악화 

• 올해 세계 경제  침체가 무역수
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과 경
기회복도 변수. 

• 구조적인 변화: 향후 주력 수
출 상품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2차전지, 배
터리, 엔터 및 미디어의 수출
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 특히 
엔터 및 미디어 수출액이 2차
전지와 배터리 보다 훨씬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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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진단
가계대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가계대출 증가율은 21년 2분
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1
년 3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 중 

• 이는 고금리와 유동성 축소
로 가계의 신용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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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진단
가계,기업, 정부부채 (자료: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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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대비가계부채비중이다른세나라에비해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훨씬높은비중임
•일본과한국의 GDP대비가계부채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
•우리나라의 GDP대비정부부채비중은다른나라에비해훨씬낮은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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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진단

• 2022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큰폭 상승 (역대 최고치 
경신) 

• 취업자수 증가도 15세 이상 81.6만명으로 역대 3번째로 높
았음 

• 2022년 중반이후 고용지표 개선 정도는 다소 둔화되는 경
향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비해 고용성과는 이
례적으로 높았음.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한 취업자수 증가.  
- 2023년은 취업자수 장기추세 수준으로 조정되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게 하락(기저효과+경기둔화, 인구), 고용률
은 2022년 수준을 유지, 실업률 소폭 상승 (2022년 연간 고
용동향 분석 자료)   

• 2022년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하락 (OECD Econ 
Outlook 2022)

노동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22



한국경제 진단

• 모든 나라의 위기는 국가 간 경쟁과 추격의 기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이 유럽 선진국 그리고 일본과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는 기회. 
- 중국경제의 성장(10%대 성장률)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
로 부터의 회복을 이끔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대중무역이 한국 경제성장을 뒷받침. 

• 2023년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의 차이점:  
- 중국경제의 저성장 
-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 (중국과 경쟁 산업 부문의 확대) 
-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과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동맹국 중심의 협력 강요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

23



한국경제 진단

• 한국경제의 장점: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크라이나전쟁의 에너지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안정적인 코로나 팬데믹 극복 
- 에너지/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첨단 산업의 경쟁력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채 

• 한국경제의 단점: 
-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로 미중간 무역갈등에 취약한 글로벌 협업관계 
- 정전체제와 북핵문제, 미, 일, 중, 러 등 주변국 갈등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 뒤쳐진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섬과 같은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 
-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 
- 취약한 사회안전망 
- 높은 가계부채 비중

24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강조하고 작은 정부 추구,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확
대,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소득분배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 

•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부자 감세 기조 

•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미만 유지 

• 친기업-반노동적 노동시장 정책 
- 노동시간 규제 완화안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로 확대하는 등 주간 최대노동시간 규제완화) 
- 노조와의 전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사례 

•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축소, 민간위탁, 민간이양 등 공공부문의 사업 축소와 
민간사업 영역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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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영국 트러스총리를 최단기에 실각시킨) 30년 전의 낡은 신자유주의 정책 아젠다의 부활과 2020년대의 
세계사적 변화에 역행;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지상주의 이외에 경제정책의 큰 틀과 비전 결여 
-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 만으로 대처하겠다
는 매우 안이한 자세 

• 건전재정기조와 재정준칙, 관리재정수지 3% 미만 유지: 경제위기 국면에 정부의 손과 발을 묶는 것. 위
기에 취약한 계층과 기업, 취약한 산업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과 적
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부자 감세 기조: 재정 지속가능성 저해, 긴축적 통화정책과 상충,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야기 
- 법인세 1%p인하로 매년 약 3.3조원의 세수감소, 상위 5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감소액 약 6,740억원 (나
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277호-브리핑, 2022.12.25) 
- 종부세 인하로 매년  약 1.8조원의 세수감소(5년간 9조3천억원 감소; 장혜영의원실 추계 2022.12.28) 
- 건전재정기조와 모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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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발전에 역행하는 구조개악: 공정경제, 플랫폼경제의 공정화, 노동시장 개혁 등에 역행 

• 노동시장의 친기업-반노동적 규제 완화 
- 노동시간 규제 완화안: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선진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반개혁 정책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화물연대 등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조탄압 노골화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산업안전 등 중대 개혁과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 부재 

•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 자본의 이윤창출보다 기후재난, 보건위기 등 보호와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 객관적 타당성도 없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공공성의 가치를 희생하는 
소탐대실 
- 향후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등에서 이미 과도한 민간사업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과소한 공공부문
의 비중을 축소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추락. 

•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의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 부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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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 전환

• 성장지상주의와 단기주의(shor-termism)의 패해: 구조개혁과 중대과제을 공격하는 수단 

• 낡은 신자유주의 아젠다와 단기적 성장지상주의를 폐기하고, 장기적 지속발전을 추구하
는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정책전환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9) 
- 미국, 일본 등 포용국가 전략 사례 
- 한국적 특수성 반영 

• 인적자본과 역량강화에 의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 시장 불평등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복지 확충 
- 소득, 취업, 창업, 교육 등 계층 간, 성별 간, 지역 간 기회평등에 기초한 인적역량 강화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9; OECD,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 
- 사회적 역량강화: 각 부문과 조직의 투명성 제고, 제도 선진화, 성숙한 민주주의, 공정시장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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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 전환

• 민주주의의와 경제발전: “민주화”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을 20% 상승시킴. (Daron 
Acemoglu, et al. 2019: “Democracy does cause growth”, J of Political Econ, 127) 

- 민주화 -> 교육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 반독점 규제, 창업과 기업성장 등 
경제적 기회평등 ->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원동력 

• ‘모든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복지국가로 발전했고 … 자본주의의 폐해를 해
소하는 규제장치 구축….이런 복지[국가] 개혁이 없었다면 자본주의의 존속[지속적 경
제발전]은 어려웠을 것’ (Gabriel A. Almond, 1991, “Capitalism and democracy”,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4) 
-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중진국 추월의 기반은? 1987년 이후 민주화 
- 유럽과 북미 선진국 추월의 기반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 정부와 시장의 투명성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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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30

그림 출처: 주병기 외 (2022): <정의로운 전환>, pp.19-20 

민주주의지수(EIU)와 1인당 GDP의 관계 

한국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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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주병기 (2021):  “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한국행정학보, 55.  

(중대)부패, 경제발전, 불평등 

한국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지상주의에서 구조개혁과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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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과 기회불평등(계층 세습)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 팬데믹, 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역질서 재
편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 정부의 위기관리 역할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통화긴축과 고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정책 

• 재정정책: 취약계층과 부문에 대한 지원 + 재정지속가능성 강화 
- 긴축적 통화정책과의 조화 (물가상승 압력 추가 없이)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취약 가구와 취약 기업 겨냥한 한시적 지원확대 
- 에너지 소비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디자인 
-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 (재정지원, 공급다변화, 소비감축 등) 
-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조화;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의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강화 
- 부자증세, 횡재세 도입 등을 통한 재정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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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에너지/디지털 전환, 복지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 기후위기에 대비한 투자 확대: 공공부문을 통한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 에너지전환과 그린 산업에 대한 규제와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투자 활성화 
-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기반한 공공 거버넌스 구축 
- 저탄소 기술 도입의 유인을 강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확대,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 에너지/플랫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직업/평생 교육, 일자리 전환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플랫폼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협상력 균형을 위한 규제, 플랫폼 노동자,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방안  

• 공급망 재편 전략: 급변하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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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이념 갈등 속에서 국익에 반하는 정책이 야기하는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 

• 국내 정치 갈등이 만드는 경제리스크 최소화 

• 레고랜드 사태, 한전의 적자누적과 재무적 위험 등 

• 과도한 이념지향성이 야기하는 군사/외교/안보 정책의 경제리스크 최소화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에서 국익보다는 국내 정치/이념편중 현상 

• 남북관계 사례:  남북 간 대화 혹은 긴장완화 노력 없이 한미일 군사적 공조 체제만 강화하고 있는 현상
황이 군사적 긴장/갈등을 확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이 얻는 것은 이를 명분으로 군사적 무장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중국 군사안보 주도권 확보 
- 미국이 얻는 것은 한미일 공조와 일본 무장을 통해 대중국 군사적 견제강화와 군수산업의 수요확대 
- 한국이 얻는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지적 충돌 가능성, 중국 외교적/경제적 갈등 등 안보문제가 
야기하는 경제 리스크만 커짐 -> 경제위기 상황에 안보/지정학적 리스크 가중시키는 꼴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복합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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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 인적역량 강화와 인적자본의 고도화 

• 노동시장 선진화 (건강, 안전, 일-여가 균형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 격차해소, 노동시간 감축) 

• 교육 선진화 (교육격차해소, 평생/직업 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 등)  

• 복지 선진화 (사회복지, 의료/고용/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질적 개선) 

• 사회적 역량 강화 

• 사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 법치주의; 사법개혁) 

• 시장 선진화 (정실주의 타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힘의 균형) 

• 성숙한 민주주의 (법 앞의 평등; 언론의 자유) 

인적자본과 역량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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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 

• 디지털 전환 

• 기술선도형 경제

에너지/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선도형 경제 도약

• 그린소사이어티 전략 

• 디지털선도 전략 

• 역량대국 전략

지속발전 전략: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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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2021년 보고서)

에너지전환지수 (ETI)

대한민국: 49위 

선진국 최하위

선진국과의 격차도 매우 큼 

국가 NDC
배출정점부터 2030년 NDC까지의  
연감축률 (배출정점 연도)

EU
1990년 대비 최
소 55%

-1.98% (1990)

독일 1990년 대비 
65%

-2.59% (1990)

프랑스 1990년 대비 
40%

-2.27% (2005)

영국 1990년 대비 
68%

-2.91% (1991)

미국 2005년 대비 
50-52%

-2.73% (2005)

캐나다 2005년 대비 
40-45%

-2.33% (2007)

호주 2005년 대비 
26~28%

-2.75% (2017)

일본 2013년 대비 
46%

-3.56% (2013)

중국 탄소집약도 기준 -0.95% (2019)

한국
2018년 대비 

40%
-4.17% (2018)

자료: 세계은행, IEA, Our World Data와 각국의 NDC를 이용하여 계산.

한국, 2030년까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급격히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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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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